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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5월 1차 (2020.5.1.~ 5.15)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04.29 한국일보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 다니지 마라”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

d/202004281545396273?did=NA&dtyp

e=&dtypecode=&prnewsid= 

04.29 아시아경제 초등교육 이대로 괜찮나…성(性) 역할 고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0042910410683565

2020년 젠더리뷰 봄호 04.30 여성신문 [기고] 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868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05.08 아주경제
“자녀와 마주보고 대화하세요”...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서비스’ 

본격 운영

https://www.ajunews.com/

view/20200508105357950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05.08 내일신문 여성임금 상승에도 성별격차 늘었다

http://www.naeil.com/

news_view/?id_art=348913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4.30 경향신문 [기고]중년의 여성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1

25005&code=990304

05.03 경향신문 “지방의회 감시 역량 강화를…폐쇄적 관료 조직문화도 바꿔야”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1

34005&code=940100

05.04 여성신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조직은 갖췄는데, 예산은 ‘빨간불’ 최유진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33 

05.05 쿠키뉴스
“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물어 유죄” 기울어진 판결에 고통받은 

여성들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3850

05.06 한국경제 식당·펜션…’여성 일자리’부터 줄었다 배호중 부연구위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606301

05.07 중앙일보
구속된 조주빈 공범들, 평균 23.8세…이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015

05.08 뉴스1
“디지털 성범죄는 종합적 수사 필요…전담부서 신설 시급” 

(종합)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3929100

05.09 세계일보
‘나홀로 문화’ 확산… 익숙했던 공동체 문화 재설정 과제로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4520840?OutUrl=naver

05.11 여성신문 [여성논단] “태아의 질병도 산재”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06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9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http://www.moj.go.kr/moj/221/sub

view.do?enc=Zm5jdDF8QEB8JTJG

YmJzJTJGbW9qJTJGMTgyJTJGNTI

0MDQzJTJGYXJ0Y2xWaWV3LmR

vJTNGcGFzc3dvcmQlM0QlMjZyZ

3NCZ25kZVN0ciUzRCUyNmJic0N

sU2VxJTNEJTI2cmdzRW5kZGVTd

HIlM0QlMjZpc1ZpZXdNaW5lJTNE

ZmFsc2UlMjZwYWdlJTNEMSUyN

mJic09wZW5XcmRTZXElM0QlMj

ZzcmNoQ29sdW1uJTNEJTI2c3Jja

FdyZCUzRCUyNg%3D%3D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5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0 

주요 현안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

04-2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금지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

05-04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 

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조제5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유관기관 연구동향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젠더(한국여성단체연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동, 돌봄, 가정폭력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 방안을 점검함

 참고자료   

-   [토론회 자료집, 2020.05.12.]  

http://women21.or.kr/notice/16620 

  우리나라 조손가정 실태와 복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 

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제134호, 

2020.05.04.] http://

www.nars.go.kr/brdView.do?brd_Se

q=28681&cmsCd=CM01550&old_b

oard_idx=0&group_depth=0&paren

t_idx=0&group_idx=0&group_ord=

0&viewMode=NORMAL&viewPage

=1&search_type=title&yearData=%

25&sear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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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04.29 한국일보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 다니지 마라”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

d/202004281545396273?did=NA&dtyp

e=&dtypecode=&prnewsid= 

04.29 아시아경제 초등교육 이대로 괜찮나…성(性) 역할 고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0042910410683565

2020년 젠더리뷰 봄호 04.30 여성신문 [기고] 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868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05.08 아주경제
“자녀와 마주보고 대화하세요”...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서비스’ 

본격 운영

https://www.ajunews.com/

view/20200508105357950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05.08 내일신문 여성임금 상승에도 성별격차 늘었다

http://www.naeil.com/

news_view/?id_art=348913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4.30 경향신문 [기고]중년의 여성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1

25005&code=990304

05.03 경향신문 “지방의회 감시 역량 강화를…폐쇄적 관료 조직문화도 바꿔야”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1

34005&code=940100

05.04 여성신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조직은 갖췄는데, 예산은 ‘빨간불’ 최유진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33 

05.05 쿠키뉴스
“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물어 유죄” 기울어진 판결에 고통받은 

여성들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3850

05.06 한국경제 식당·펜션…’여성 일자리’부터 줄었다 배호중 부연구위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606301

05.07 중앙일보
구속된 조주빈 공범들, 평균 23.8세…이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015

05.08 뉴스1
“디지털 성범죄는 종합적 수사 필요…전담부서 신설 시급” 

(종합)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3929100

05.09 세계일보
‘나홀로 문화’ 확산… 익숙했던 공동체 문화 재설정 과제로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4520840?OutUrl=naver

05.11 여성신문 [여성논단] “태아의 질병도 산재”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06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9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http://www.moj.go.kr/moj/221/sub

view.do?enc=Zm5jdDF8QEB8JTJG

YmJzJTJGbW9qJTJGMTgyJTJGNTI

0MDQzJTJGYXJ0Y2xWaWV3LmR

vJTNGcGFzc3dvcmQlM0QlMjZyZ

3NCZ25kZVN0ciUzRCUyNmJic0N

sU2VxJTNEJTI2cmdzRW5kZGVTd

HIlM0QlMjZpc1ZpZXdNaW5lJTNE

ZmFsc2UlMjZwYWdlJTNEMSUyN

mJic09wZW5XcmRTZXElM0QlMj

ZzcmNoQ29sdW1uJTNEJTI2c3Jja

FdyZCUzRCUyNg%3D%3D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5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0 

주요 현안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

04-2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금지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

05-04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 

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조제5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유관기관 연구동향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젠더(한국여성단체연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동, 돌봄, 가정폭력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 방안을 점검함

 참고자료   

-   [토론회 자료집, 2020.05.12.]  

http://women21.or.kr/notice/16620 

  우리나라 조손가정 실태와 복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 

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제134호, 

2020.05.04.] http://

www.nars.go.kr/brdView.do?brd_Se

q=28681&cmsCd=CM01550&old_b

oard_idx=0&group_depth=0&paren

t_idx=0&group_idx=0&group_ord=

0&viewMode=NORMAL&viewPage

=1&search_type=title&yearData=%

25&sear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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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04.29 한국일보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 다니지 마라”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

d/202004281545396273?did=NA&dtyp

e=&dtypecode=&prnewsid= 

04.29 아시아경제 초등교육 이대로 괜찮나…성(性) 역할 고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0042910410683565

2020년 젠더리뷰 봄호 04.30 여성신문 [기고] 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868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05.08 아주경제
“자녀와 마주보고 대화하세요”...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서비스’ 

본격 운영

https://www.ajunews.com/

view/20200508105357950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05.08 내일신문 여성임금 상승에도 성별격차 늘었다

http://www.naeil.com/

news_view/?id_art=348913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4.30 경향신문 [기고]중년의 여성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1

25005&code=990304

05.03 경향신문 “지방의회 감시 역량 강화를…폐쇄적 관료 조직문화도 바꿔야”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1

34005&code=940100

05.04 여성신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조직은 갖췄는데, 예산은 ‘빨간불’ 최유진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33 

05.05 쿠키뉴스
“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물어 유죄” 기울어진 판결에 고통받은 

여성들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3850

05.06 한국경제 식당·펜션…’여성 일자리’부터 줄었다 배호중 부연구위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606301

05.07 중앙일보
구속된 조주빈 공범들, 평균 23.8세…이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015

05.08 뉴스1
“디지털 성범죄는 종합적 수사 필요…전담부서 신설 시급” 

(종합)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3929100

05.09 세계일보
‘나홀로 문화’ 확산… 익숙했던 공동체 문화 재설정 과제로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4520840?OutUrl=naver

05.11 여성신문 [여성논단] “태아의 질병도 산재”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06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9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http://www.moj.go.kr/moj/221/sub

view.do?enc=Zm5jdDF8QEB8JTJG

YmJzJTJGbW9qJTJGMTgyJTJGNTI

0MDQzJTJGYXJ0Y2xWaWV3LmR

vJTNGcGFzc3dvcmQlM0QlMjZyZ

3NCZ25kZVN0ciUzRCUyNmJic0N

sU2VxJTNEJTI2cmdzRW5kZGVTd

HIlM0QlMjZpc1ZpZXdNaW5lJTNE

ZmFsc2UlMjZwYWdlJTNEMSUyN

mJic09wZW5XcmRTZXElM0QlMj

ZzcmNoQ29sdW1uJTNEJTI2c3Jja

FdyZCUzRCUyNg%3D%3D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5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0 

주요 현안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

04-2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금지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

05-04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 

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조제5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유관기관 연구동향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젠더(한국여성단체연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동, 돌봄, 가정폭력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 방안을 점검함

 참고자료   

-   [토론회 자료집, 2020.05.12.]  

http://women21.or.kr/notice/16620 

  우리나라 조손가정 실태와 복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 

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제134호, 

2020.05.04.] http://

www.nars.go.kr/brdView.do?brd_Se

q=28681&cmsCd=CM01550&old_b

oard_idx=0&group_depth=0&paren

t_idx=0&group_idx=0&group_ord=

0&viewMode=NORMAL&viewPage

=1&search_type=title&yearData=%

25&search_text=

Vol.45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5월 1차 (2020.5.1.~ 5.15)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04.29 한국일보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 다니지 마라”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

d/202004281545396273?did=NA&dtyp

e=&dtypecode=&prnewsid= 

04.29 아시아경제 초등교육 이대로 괜찮나…성(性) 역할 고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0042910410683565

2020년 젠더리뷰 봄호 04.30 여성신문 [기고] 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868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05.08 아주경제
“자녀와 마주보고 대화하세요”...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서비스’ 

본격 운영

https://www.ajunews.com/

view/20200508105357950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05.08 내일신문 여성임금 상승에도 성별격차 늘었다

http://www.naeil.com/

news_view/?id_art=348913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4.30 경향신문 [기고]중년의 여성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1

25005&code=990304

05.03 경향신문 “지방의회 감시 역량 강화를…폐쇄적 관료 조직문화도 바꿔야”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1

34005&code=940100

05.04 여성신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조직은 갖췄는데, 예산은 ‘빨간불’ 최유진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33 

05.05 쿠키뉴스
“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물어 유죄” 기울어진 판결에 고통받은 

여성들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3850

05.06 한국경제 식당·펜션…’여성 일자리’부터 줄었다 배호중 부연구위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606301

05.07 중앙일보
구속된 조주빈 공범들, 평균 23.8세…이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015

05.08 뉴스1
“디지털 성범죄는 종합적 수사 필요…전담부서 신설 시급” 

(종합)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3929100

05.09 세계일보
‘나홀로 문화’ 확산… 익숙했던 공동체 문화 재설정 과제로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4520840?OutUrl=naver

05.11 여성신문 [여성논단] “태아의 질병도 산재”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06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9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http://www.moj.go.kr/moj/221/sub

view.do?enc=Zm5jdDF8QEB8JTJG

YmJzJTJGbW9qJTJGMTgyJTJGNTI

0MDQzJTJGYXJ0Y2xWaWV3LmR

vJTNGcGFzc3dvcmQlM0QlMjZyZ

3NCZ25kZVN0ciUzRCUyNmJic0N

sU2VxJTNEJTI2cmdzRW5kZGVTd

HIlM0QlMjZpc1ZpZXdNaW5lJTNE

ZmFsc2UlMjZwYWdlJTNEMSUyN

mJic09wZW5XcmRTZXElM0QlMj

ZzcmNoQ29sdW1uJTNEJTI2c3Jja

FdyZCUzRCUyNg%3D%3D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5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0 

주요 현안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

04-2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금지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

05-04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 

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조제5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유관기관 연구동향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젠더(한국여성단체연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동, 돌봄, 가정폭력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 방안을 점검함

 참고자료   

-   [토론회 자료집, 2020.05.12.]  

http://women21.or.kr/notice/16620 

  우리나라 조손가정 실태와 복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 

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제134호, 

2020.05.04.] http://

www.nars.go.kr/brdView.do?brd_Se

q=28681&cmsCd=CM01550&old_b

oard_idx=0&group_depth=0&paren

t_idx=0&group_idx=0&group_ord=

0&viewMode=NORMAL&viewPage

=1&search_type=title&yearData=%

25&sear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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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04.29 한국일보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 다니지 마라”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

d/202004281545396273?did=NA&dtyp

e=&dtypecode=&prnewsid= 

04.29 아시아경제 초등교육 이대로 괜찮나…성(性) 역할 고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0042910410683565

2020년 젠더리뷰 봄호 04.30 여성신문 [기고] 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868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05.08 아주경제
“자녀와 마주보고 대화하세요”...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서비스’ 

본격 운영

https://www.ajunews.com/

view/20200508105357950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05.08 내일신문 여성임금 상승에도 성별격차 늘었다

http://www.naeil.com/

news_view/?id_art=348913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4.30 경향신문 [기고]중년의 여성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1

25005&code=990304

05.03 경향신문 “지방의회 감시 역량 강화를…폐쇄적 관료 조직문화도 바꿔야”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1

34005&code=940100

05.04 여성신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조직은 갖췄는데, 예산은 ‘빨간불’ 최유진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33 

05.05 쿠키뉴스
“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물어 유죄” 기울어진 판결에 고통받은 

여성들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3850

05.06 한국경제 식당·펜션…’여성 일자리’부터 줄었다 배호중 부연구위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606301

05.07 중앙일보
구속된 조주빈 공범들, 평균 23.8세…이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015

05.08 뉴스1
“디지털 성범죄는 종합적 수사 필요…전담부서 신설 시급” 

(종합)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3929100

05.09 세계일보
‘나홀로 문화’ 확산… 익숙했던 공동체 문화 재설정 과제로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4520840?OutUrl=naver

05.11 여성신문 [여성논단] “태아의 질병도 산재”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06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9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http://www.moj.go.kr/moj/221/sub

view.do?enc=Zm5jdDF8QEB8JTJG

YmJzJTJGbW9qJTJGMTgyJTJGNTI

0MDQzJTJGYXJ0Y2xWaWV3LmR

vJTNGcGFzc3dvcmQlM0QlMjZyZ

3NCZ25kZVN0ciUzRCUyNmJic0N

sU2VxJTNEJTI2cmdzRW5kZGVTd

HIlM0QlMjZpc1ZpZXdNaW5lJTNE

ZmFsc2UlMjZwYWdlJTNEMSUyN

mJic09wZW5XcmRTZXElM0QlMj

ZzcmNoQ29sdW1uJTNEJTI2c3Jja

FdyZCUzRCUyNg%3D%3D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5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0 

주요 현안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

04-2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금지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

05-04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 

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조제5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유관기관 연구동향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젠더(한국여성단체연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동, 돌봄, 가정폭력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 방안을 점검함

 참고자료   

-   [토론회 자료집, 2020.05.12.]  

http://women21.or.kr/notice/16620 

  우리나라 조손가정 실태와 복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 

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제134호, 

2020.05.04.] http://

www.nars.go.kr/brdView.do?brd_Se

q=28681&cmsCd=CM01550&old_b

oard_idx=0&group_depth=0&paren

t_idx=0&group_idx=0&group_ord=

0&viewMode=NORMAL&viewPage

=1&search_type=title&yearData=%

25&search_text=

Vol.45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5월 1차 (2020.5.1.~ 5.15)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04.29 한국일보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 다니지 마라”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

d/202004281545396273?did=NA&dtyp

e=&dtypecode=&prnewsid= 

04.29 아시아경제 초등교육 이대로 괜찮나…성(性) 역할 고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0042910410683565

2020년 젠더리뷰 봄호 04.30 여성신문 [기고] 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868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05.08 아주경제
“자녀와 마주보고 대화하세요”...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서비스’ 

본격 운영

https://www.ajunews.com/

view/20200508105357950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05.08 내일신문 여성임금 상승에도 성별격차 늘었다

http://www.naeil.com/

news_view/?id_art=348913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4.30 경향신문 [기고]중년의 여성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1

25005&code=990304

05.03 경향신문 “지방의회 감시 역량 강화를…폐쇄적 관료 조직문화도 바꿔야”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1

34005&code=940100

05.04 여성신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조직은 갖췄는데, 예산은 ‘빨간불’ 최유진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33 

05.05 쿠키뉴스
“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물어 유죄” 기울어진 판결에 고통받은 

여성들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3850

05.06 한국경제 식당·펜션…’여성 일자리’부터 줄었다 배호중 부연구위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606301

05.07 중앙일보
구속된 조주빈 공범들, 평균 23.8세…이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015

05.08 뉴스1
“디지털 성범죄는 종합적 수사 필요…전담부서 신설 시급” 

(종합)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3929100

05.09 세계일보
‘나홀로 문화’ 확산… 익숙했던 공동체 문화 재설정 과제로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4520840?OutUrl=naver

05.11 여성신문 [여성논단] “태아의 질병도 산재”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06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9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http://www.moj.go.kr/moj/221/sub

view.do?enc=Zm5jdDF8QEB8JTJG

YmJzJTJGbW9qJTJGMTgyJTJGNTI

0MDQzJTJGYXJ0Y2xWaWV3LmR

vJTNGcGFzc3dvcmQlM0QlMjZyZ

3NCZ25kZVN0ciUzRCUyNmJic0N

sU2VxJTNEJTI2cmdzRW5kZGVTd

HIlM0QlMjZpc1ZpZXdNaW5lJTNE

ZmFsc2UlMjZwYWdlJTNEMSUyN

mJic09wZW5XcmRTZXElM0QlMj

ZzcmNoQ29sdW1uJTNEJTI2c3Jja

FdyZCUzRCUyNg%3D%3D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5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0 

주요 현안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

04-2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금지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

05-04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 

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조제5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유관기관 연구동향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젠더(한국여성단체연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동, 돌봄, 가정폭력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 방안을 점검함

 참고자료   

-   [토론회 자료집, 2020.05.12.]  

http://women21.or.kr/notice/16620 

  우리나라 조손가정 실태와 복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 

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제134호, 

2020.05.04.] http://

www.nars.go.kr/brdView.do?brd_Se

q=28681&cmsCd=CM01550&old_b

oard_idx=0&group_depth=0&paren

t_idx=0&group_idx=0&group_ord=

0&viewMode=NORMAL&viewPage

=1&search_type=title&yearData=%

25&sear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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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5월 1차 (2020.5.1.~ 5.15)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04.29 한국일보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 다니지 마라”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

d/202004281545396273?did=NA&dtyp

e=&dtypecode=&prnewsid= 

04.29 아시아경제 초등교육 이대로 괜찮나…성(性) 역할 고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iew.asiae.co.kr/

article/2020042910410683565

2020년 젠더리뷰 봄호 04.30 여성신문 [기고] 글로벌 파워 우먼 업데이트: 여성 리더들이 가리키는 변화의 방향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868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05.08 아주경제
“자녀와 마주보고 대화하세요”...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면접교섭서비스’ 

본격 운영

https://www.ajunews.com/

view/20200508105357950

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05.08 내일신문 여성임금 상승에도 성별격차 늘었다

http://www.naeil.com/

news_view/?id_art=348913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4.30 경향신문 [기고]중년의 여성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1

25005&code=990304

05.03 경향신문 “지방의회 감시 역량 강화를…폐쇄적 관료 조직문화도 바꿔야”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1

34005&code=940100

05.04 여성신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조직은 갖췄는데, 예산은 ‘빨간불’ 최유진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33 

05.05 쿠키뉴스
“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물어 유죄” 기울어진 판결에 고통받은 

여성들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3850

05.06 한국경제 식당·펜션…’여성 일자리’부터 줄었다 배호중 부연구위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606301

05.07 중앙일보
구속된 조주빈 공범들, 평균 23.8세…이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015

05.08 뉴스1
“디지털 성범죄는 종합적 수사 필요…전담부서 신설 시급” 

(종합)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3929100

05.09 세계일보
‘나홀로 문화’ 확산… 익숙했던 공동체 문화 재설정 과제로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4520840?OutUrl=naver

05.11 여성신문 [여성논단] “태아의 질병도 산재”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06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9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http://www.moj.go.kr/moj/221/sub

view.do?enc=Zm5jdDF8QEB8JTJG

YmJzJTJGbW9qJTJGMTgyJTJGNTI

0MDQzJTJGYXJ0Y2xWaWV3LmR

vJTNGcGFzc3dvcmQlM0QlMjZyZ

3NCZ25kZVN0ciUzRCUyNmJic0N

sU2VxJTNEJTI2cmdzRW5kZGVTd

HIlM0QlMjZpc1ZpZXdNaW5lJTNE

ZmFsc2UlMjZwYWdlJTNEMSUyN

mJic09wZW5XcmRTZXElM0QlMj

ZzcmNoQ29sdW1uJTNEJTI2c3Jja

FdyZCUzRCUyNg%3D%3D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5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10 

주요 현안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99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

04-28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을 금지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20-

05-04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20-

05-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 

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조제5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유관기관 연구동향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젠더(한국여성단체연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동, 돌봄, 가정폭력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 방안을 점검함

 참고자료   

-   [토론회 자료집, 2020.05.12.]  

http://women21.or.kr/notice/16620 

  우리나라 조손가정 실태와 복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 

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조손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제134호, 

2020.05.04.] http://

www.nars.go.kr/brdView.do?brd_Se

q=28681&cmsCd=CM01550&old_b

oard_idx=0&group_depth=0&paren

t_idx=0&group_idx=0&group_ord=

0&viewMode=NORMAL&viewPage

=1&search_type=title&yearData=%

25&search_text=


